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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글∙애플 인앱결제 피해

더 이상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 안 돼!

국내 게임 앱 업체들은 미국 집단조정에 동참하여

고객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법적 구제조치를 취하라!

  Epic,1) 미국 게임 앱 업체와 Spotify,2) 유럽 음악 스트리밍 앱 업체, “앱 업체에게 발생한 

인앱결제 피해 고객 소비자에게 손해 전가 (Pass on Damage) 방지 위해 제소”

지난 10월 7일, 미국 연방법원은 첨부 “금지명령”과 같이 구글에 대해 앱 사용 업체들

에게 기존에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던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고, 구글 이

외의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의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다.

미국 법원은 첨부 “금지명령 근거 및 배경”에서 밝힌 바와 같이, 구글의 인앱결제 시

스템은 재판 중 이미 상당한 증거로 ‘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’에서 반독점법 위반의 불

법이라고 확인되었음에도 미국법원의 금지명령은 미국내에서만 적용된다고 결정하였고, 

그 주된 이유로 ‘미국 법원이 다른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금지명령이 각국에 적용되

도록 해야 할 의무나 권한도 없기 때문’이라고 하여 한국 앱 업체들은 금지명령 적용 

대상에서 제외하였다.

1) https://www.epicgames.com/site/en-US/news/epic-games-files-eu-antitrust-complaint-against-apple
2) https://newsroom.spotify.com/2019-03-13/consumers-and-innovators-win-on-a-level-playing-field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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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, 지난 3월 유럽에서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의 전면 허용에 이어, 미국의 앱 업체

들도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을 자유롭게 선택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가격 경쟁력을 갖게 

되었으나, 국내 앱 업체들은 계속해서 불리한 가중된 비용을 부담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

다.

한국 모바일 앱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0조3천7백억원으로 세계 4위 앱 시장으로 성장하

였고, 전체 모바일 앱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 앱 시장의 소비자 지출액 규모가 약 80% 이

상을 차지하여 연간 약 8조3천3백억원으로 성장하였으나, 구글과 애플은 국내 게임 앱 

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여 30%에 달하는 과도한 인앱결제 수

수료 징수가 지속하여 그 피해는 연간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, 국내 

게임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.

국내 게임 앱 업체들이 현재와 같은 30%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에서 벗어나, 미국과 

유럽 앱 업체들과 같이 가격 경쟁력 있는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 채택할 수 있어야 그 

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고, 이로 인하여 인앱결제를 이용하는 게임 소비자의 결제 가격이 

내려가는 연쇄효과가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의 이익이 발생하게 된

다.  따라서, 국내 플랫폼업체들은 적극적 소비자 보호장치를 수립하여 글로벌 앱 마켓 

사업자들의 인앱결제 수수료 자동결제로 인한 국내 소비자 피해를 비롯하여 국내 앱 시

장에서의 독과점적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해

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.

우리는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신속히 적극적 법적 구제 조치를 

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!

국내 게임이용자 협회와 게임소비자 협회 및 참여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국내 게임 앱 업

체들에게 미국과 유럽의 앱 업체들이 자신들의 고객인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구글과 애

플의 반독점법 위반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에 대해 적극적 법적 행동에 나선 것과 같이, 

국내 게임 앱 업체들도 고객인 국내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 

행사로 단호하게 구글과 애플의 불법적인 악순환 고리를 끊어 줄 것을 요청한다.

국내 게임 앱 업체들은 고객인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과도한 30%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

한 적극적 법적 행동으로 집단조정에 착수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고,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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러한 법적 구제 조치는 각 업체의 이익을 비롯하여 소비자 보호의 문제로 선택의 문제가 

아니라, 취하여야 할 필수적 조치이다.  따라서,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은 인앱결제 수수료 

인하로 절감하는 비용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소비자들과 

공동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대한민국 정부는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의 정당한 법적 구제조치가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

의 영업적 보복 우려로 좌절되지 않도록 적극적 보호조치를 당장 취하라!

국내 앱 업체들이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고 

있는데, 그 이유는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 시장의 91%를 독과점한 상태에서 보복할 것을 

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하고, 따라서, 국내 앱 업계는 정부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기대하는 

실정이다.

구글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들의 독과점 사업자의 영업상의 보복을 우려해 국내 앱 

업체들이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는 ‘적절한 보호조치’를 취

하여 국내 앱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, 

국내 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앱 업체들의 정당한 요구로 한국만 부당한 불이익을 

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한다.

정부는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독점적 수수료 30% 부과로 피해를 입은 국내 앱 업체들이 

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경우, 이에 대한 구글과 애플의 영업적 보복행위가 

발생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사실 조사를 강화하여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

건의한다.   /끝/.

별첨 1. 미국 연방법원 금지명령 (2024년 10월 7일)

2. 미국 연방법원 금지명령 근거 및 배경 (2024년 10월 7일)

2024년 10월 2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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